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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득시효) 

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면 〈〉0리 538-32 답 960nT에 관하여 1993. 6. 7. 취득시 

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잠조판례] 따 외형적 • 객관적으로 보아 섭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봉 만합 사정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섯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 

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직으로 결성되어야 하는 섯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누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사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섬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먼 딩연히 취했음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층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 시효가간진행 중에 점유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여부 

시효기간 진행중에 점유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신청을 하여 관리청과의 사이에 대부계약 

을 체결하였다면 아는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세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 

는 의사를 기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나.（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1758 판결) 

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취득시효) 
. ·••- .. ·-··--------·--··-· 

피고는 원고에게 CO I:0구 00동 482 一 103 대 42 .1m'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0. 6. 3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판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一-

〔참조판례] 工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안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인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만법 제 197조 재 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 할 점유구인의 성징웅 주장 

입충할 책임은 없고, 위와 갇은 추정을 번복히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내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상하였으나 

이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접유권원의 성진상 E卜주점유 

로 볼 수 없댜 

2 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세 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져졌다가 그 후 취득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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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소유자예계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시효취득의 주장 가부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고 부동산에 관하여 재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 

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의무가 이행붕능으로 되는 것뿐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4.2.8. 선고 93다42016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__ ,,, .. ,, 

원고에게, 디고 오00은 별지 목록 기재 제 1 내지 3 토지 중 각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00, 김00. 김00은 같은 토지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1983틀 6.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가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ji

I:: 

[참조판례] 띠 토지 소유자 변동 이후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가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가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 

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접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겅과하노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합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r2 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섭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집사실에 불과하 

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사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인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참조판례] 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접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 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정구권을 취득하계 되며, 점유자가 취득 

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2)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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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집유로 인한 법률효과 

까지 숭계하는 섯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낭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집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를 주장하여 직접 사기에게 소유권이선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내법원 1995.3.28. 선고 93다 
47745 전원합의 제핀결) 

O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득시효) 

I 피고는 원고에게 O1그시 CI그동 623-1 대 817m에 관하여 1988. 10. 15. 취득시효완 
L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능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7`r 부담한다. 
- - 、 • -- ~ 、· ••• - - 、、`.、

|참조판례] <1) 점유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점유개시시기로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할 수 있는지 여부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집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댁컨이 있으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점유의 개시 시 7] 를 전점유서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2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새로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시효취득 주장 가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집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늑으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9968, 997S 
판결) 

[참조판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타주점유의 경우 접유자사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시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또는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합으로써 일단 시작된 타주점유가 중노에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그 점유가간 농안 계속하여 타주집유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다. 

(요 접유시효취득에 있어시 환지예정지 지정 전후이 점유 대상 토지이 농일성 인정 여부 

점유자나 그 점유를 승계할 집유자가 집유 토지를 그 지번의 착오로 인하여 원소유자로부터 매입안 

토시로 잘롯 안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세사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도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석 •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섯이므로 환지예성지 
지정이 있기 저의 종찬 도지의 점유와 그 후의 점유는 득병한 사장이 없는 향 동일성음 인정할 

수 없다.(대법 인 1998. 3. 27. 선고 97다53823 판결) 

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득시효 대위에 의한) 

피고는 소외 OI:공업주식회사〔 123456 — 123456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12:—〕 
3(서초능)］에게 ()(.）시 (〕巳농 110-5 대 139m에 관하여 1982. 12. 18. 취늑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선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감조판례] (工I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칸는 의사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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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점유)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합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는 점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점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3.4.9. 선고 92다4149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시효취득) 

피고는, 원고 김일남에게 인천 00구 00동 36一9 대 1134m'（이하 이 사건 1번 토지 

라 한다)에 대한 1134분의 868 .4 지분 중 1134분의 115지분에 관하여 1988. 10.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 검이남에게 위 00동 36-5 대 1378m'（이하 이 사건 

2번 토지라 한다)에 대한 1334분의 720 .4 지분 중 1334분의 51 지분에 관하여 1985.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 양종욱에게 이 사건 2번 토지에 대한 1334분의 

720 .4 지분 중 1334분의 60 지분에 관하여 1985.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민법 제197조 제 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지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 
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 

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 

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접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 주택 부지가 국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의 그 주택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 

국유토지 상의 주택이 전전매도되고 매수인이 그 토지가 국유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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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점용권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 점유는 소유자를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원의 성질상 타인 소유임을 용인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시효취득 지분) 

피고는 00시 00동 579—4 대 380m' 중 원고 박00에게 3/15 지분, 원고 최00, 

최00, 최00, 최00, 최00, 최00에게 각 2/15 지분에 관하여 1990. 10. 22. 취득시 

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 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게이 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10.9. 선고 92다27799, 27805 판결) 

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본소) • 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반소) 청구 
[본 소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경남 00군 00면 00리 764-1 임야 2,046而 중 

별지 제 2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42, 43, 44,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안부분 286m리 별지 지분목록 기재 피고 및 선정자들 지분에 관하여 1991. 7. 

2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반 소 : 분묘굴이 및 상석철거등]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 

에게 경납 00군 00면 00리 764—1 임야 2,046m' 중 별지 제 1도면 표시 36, 37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굴이하고, 위 분묘의 기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42, 43, 44,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안부분에서 

별지 제 1도면 표시 36, 37, 38, 1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안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 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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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히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 

다. 

@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 

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3668 판결) 

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취득시효, 동시이행)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1983. 6.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3.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CD 구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매수절차없이 그 개간지를 

점유한 경우, 그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에 의하여 국유 

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여 바로 그에 대한 소유권 

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매수절차를 밟아 그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매수절차가 이행되지 봇하고 있는 

국유의 개간지에 대하여 그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그 개간지를 개간 이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점유로 볼 수 없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구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자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개간지 

매도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구 개간촉진법 (1967. 1. 16. 법률 제 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 17조 제 1항은 

"농림부장관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국유토지를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매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간지의 준공인가를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준공인가를 받은 자의 권리는 상대방인 국가에 대하여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수원지법 1999.7.23. 선고 
98나11328 판결 ;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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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피고는 인고에게 oc)시 O(〉)동 00리 167 대 1,160訂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402m'에 관하여 1980. 4.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선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7`尸 부담한다. 

[잠조판례] (I)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대방 
취득시효완성으로 토시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논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완 

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정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사성명의자의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학한 경우 바로 국유로 귀속되는지 여부 
어느 부농산에 대하여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경우, 특병참 사정이 없는 하 그 부농산의 소유자는 

사정명의자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유자라 할 것인바이 상속인의 촌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 1057조의 공고전차를 거쳐 같은 법 세 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에 귀속된 

댜 

3 주택을 매도하면서 그 부지를 매도하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매년 받아온 경우 자주점유로 추성되는지 
여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과 부지를 합께 매매하는 것이 통례라 할 것이고, 주택만을 

매도하고 부지를 매도하지 아니하면서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받는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부지를 매도하지 않은 특별할 사정에 대하여 

더 심리하이 보지 않고서는 토지소유자의 건물의 부지 부분 도지에 대한 점유가 그 점유권원이 

분명하시 아니 한 때에 해당하여 사주접유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5 ::1 420 판걸) 

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등기말소, 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 

1. 주위적 정구취시 

피고는 원고에게 킹원 <><>\LI OC)면 (_)〈〉리 산 53 임야 14,082]1l'（임아대장상 지적 

14.182m'.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그지방법인 80등기소 1985. 8. 21. 

섭수 제8148호로 마친 소유검보존등기의 망소등기전차릅 이행하라.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미용은 피고가 부담참다. 

2. 예비적 정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판하여 1966. 1.1. 또는 1982. 1. 1. 취득시효완성음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工 1필지의 노지가 사실상 분할되어 별개의 2필지의 토지로 지석복구된 겅우. 구 토지에 

관하여 마쳐졌던 능기의 효력이 미치는 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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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임야가 갑, 을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되고 그 중 을 토지가 원래의 1필지의 임야의 일부에 

해당하논 경우 원래의 구 임야에 관하여 마치어선 소유권이선등기는 -i 토지로부터 사실상 분할된 

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표상잡다고 보아야 한다. 

: 부동산 표시이 관한 성정등기의 허용 요건 및 겅성 전후 두 토지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직경정등기의 효력 

원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란 등기용지의 표세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겅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번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웅 복지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원래 지저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 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어 지적경정등 

기가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적겅성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노 아로 인하여 경정 선 토지에 

판하여 경료되었던 등기가 처음부터 그 일부인 경정 후 도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려만을 갖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인 1995. 12. 5. 선고 94다44989 만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시효취득) 

I 
피고는 원고에게. 00 00군 co민 (〉0리 121-2 대 1,891m'중 별지 도면 표시 

1, 9, 13, 12, 11, 10, 6, 5, 4, 3, 2, 1 의 각 집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49m에 

관하여 1991. 5.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工 취득시효에 있어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안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만법 제 197조 제 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섬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 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Ej-4-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 

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층책임이 있다. 

@ 외형직 • 객관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베제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고 볼 만한 사정이 층명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심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경이나 점유 

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섬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럽 배타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석 

• 객관저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안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8.6.23. 선고 98다106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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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시효취득)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0시 00동 157 대 545訂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7, 8, 3, 9, 18, 

19, 20, 21. 22, 23. 27, 28. 29, 7의 각 집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7m', 같은 

동 153-5 대 281m'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떠 같은 동 158-1 전 1,620m' 중 같은 도면 표시 13, 14. 17. 19, 18, 

13 의 각 섭을 순자로 연결할 선내 부분 9m에 관하여 195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자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소외 배00에게 00시 00동 157 대 545m2 중 위 357m', 같은 

농 153-5 대 281m' 중 위 22m', 같은 동 158-1 전 1.620m' 중 위 9m'에 관하여 195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 

에 게 (〉)0시 00동 157 대 545m' 중 위 357m', 같은 동 153-5 대 281m' 중 위 22m', 

같은 동 158-1 전 1.620m' 중 위 9m에 관하여 1989. 5. 1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 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 

〔잠조판례]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그 기간 내의 전점유자의 점유기 

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현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는지 간에 취득시효 

의 완상을 주장할 수 있는 시집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豆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섭을 그 기산섭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8.5.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시효취득) 

1. 원고에게, 

가. 피고 OC군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 재 1, 2. 토지에 관하여 1992. 3. 31. 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나. 피고 대합민국은 같은 목록기재 3. 토지 중 별지 도민 표시 1. 2, 5, G, 7,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235m에 관하여 1992. 3. 31. 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칵 소유권이전등가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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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PD 시효취득을 이유로 한 소유권아전등기정차이행 소송의 사실섭 신리 도종 상환완료롱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 

국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의 사실심 섭리도중 국가 

가 소제기자에게 대상 토지에 판하여 상환완료를 원안으로 한 소유검이저능기를 마치 준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세기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국가로서노 소재기자의 소유권이전청구 

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 이익을 상심하게 되었으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어음 경안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된다. 

<2 하천법상 제외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하전법상 특정한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칭 이외의 자가 설치현 것이라도 하천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요한다. 

@ 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의 잡종재산 입증책임 유무 

공유재산에 내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그 스스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1785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 

1. 피고 한강공업 주식희사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경북 00군 00면 00리 834 대 509m' 중 원고 박OO, 김00에게 

각 17분의 6, 원고 박00에게 17분의 4, 원고 박00이에게 17분의 1의 각 지분에 관하여 

1983. 1. 2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일남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취지 

같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79. 6. 28. 접수 

제220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멋 같은 등기소 1989. 11. 

14. 집수 제 12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석 청구취지 

! 피고 김일남은 원고들에게 위 토지 중 위 지분비율에 따라 1983. 1. 21. 시효취득을 

!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1) 취늑시효완성에 의한 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가등기예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항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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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고 성실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능기현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불김변농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인 사망자를 상대로 한 학정판결에 기하이 경료되었으나 실제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 

기의 효릭 유무 

사망자를 싱대도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석 권리관계에 

부합현다면 이를 유효라 할 것이다. 

제3자명의의 가등기까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저권리로 하는 처 

분급지가지분결정이 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이에 대항 

살 수 있논시 여부 

세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 

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위 가등기에 기합 보등기가 경료되면 그 가등기나 그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이기나 종전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되 찾아 올 수 있는 등 득별한 사유사 없는 한 처분금지가 

처분결성은 그에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21258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취득시효) 

1. （가) 피고 이봉팔은 피고 조병일에게 서울 00구 00동 236 —1 대 403m' 중 별지 

노면 표시 A. ' 0 ' ;z ' 25, 23, 24, A. 의 삭 집을 연결한 선내 (강 부분 109m에 관하여 ! 

00지방법원 1990. 12. 2요 집수 세 512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 

를 이행하고, 

(나) 피고 조병일은 원고둘에게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84. 9. 9. 취득시효 완상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천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둘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그 토지의 선유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부를 면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그 토지의 점유사효취득사에 내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민탈하기 위한 

목석에서 이루이신 섯으로서 통성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4.10.11. 선고. 
91다16090 판결) 

[감조판례] 工 취득시효 완성을 인인으로 학 소유권이전등기 창규소송의 상대방(＝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토시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선등기를 정구하려민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사를 

상대모 하여야 한다. 

2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봉명된 경우, 그의 사망 및 상속안의 부존재에 대한 입층이나 만법 제 1053 

조 내지 세1058조에 의하 국가구1속 절차 없이 단순히 군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수부농산의 공고 

절자만을 거처 그 부동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지 어부 

특정안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성이 없는 한 사성명의사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성되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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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 

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5913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시효취득 소유권일부이전) 

선택적으로, 피고는 전남 00군 00읍 00리 산 9—6 임야 8,404而 중, 원고 검00에 

게 별지 (1) 도면 표시 * 2, 닌 4, A 4, O 4, *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부분 

1,325m'의 6/7지분에 관하여는 1980. 3 17, 같은 도면 표시 □ 5, II 5, 능 5, -, 6, L 6, 

□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차)부분 1 ,121m의 6/7지분에 관하여는 1989. 8. 1, 

원고 고00에게 같은 도면 표시 A 5, 0 6, 人 6, 닌 6, □ 6, 츠 6, A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카) 부분 2,145m'의 6/7지분에 관하여 198 1. 6. 13, 원고 양00에게 같은 도면 

표시 II 6, 드 6, =; 6, ;;;_ 6, ;<. 6, 2 8, □ 8, 닌 8, II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파)부분 

1,741m'의 6/7지분에 관하여 1987. 3. 15, 원고 검00에게 같은 도면 표시 -"-7, 츠 8, 

0 8, A 8, 닌 8, □ 8, 2 8, A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하)부분 1,970m'의 6/7지분에 

관하여 1989. 1. 19, 원고 양00에 게 같은 도면 표시 L 5, □ 5, 닌 5, A 5, O 5, ;<. 5, L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자)부분 1,841m'의 6/7지분에 관하여 1989. 8. 15.원고 이00에게 

같은 도면 표시 능 2, -, 5, 능 4, II 4, 드 4, =; 4, 드 5, 능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타)부 

분 2,887m'의 6/7지분에 관하여 1986. 1. 1, 원고 김00에게 별지 (2) 도면 표시 능 1, 

□ 3, 2 3, 드 3, L 3, 눙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부분 2,057m'의 6/7지분에 관하 

여 1987. 12. 8. 원고 한00에게 같은 리 산 9-1 임야 5,741m' 중 별지(1) 도면 표시 

-, ’ L ' 도 ' 己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70m의 6/7지분에 관하여 

1986. 4. 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부분에 관하여 1990. 10. 1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 

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3다32880, 32897 판결) 

[참조판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점유자가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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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 

산을 점유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 그 부농산에 대합 소유권옹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아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성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지법하 원안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능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 

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지를- 상대로 방해배세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취득시효 완성, 매매를 원인으로) 

1. 주위적 청구취지 

00시 00면 CC)리 산 123 임야 47,504m'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신내 견, @ 부분 합계 25,404m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남필우에게 6/14지분에 관하여, 원고 납필승에게 4/14지분에 관하여, 원고 남일순, 납이 

순에게 각 1/14지분에 관하여 1996. 1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예미적 칭구취지 

00시 00면 00리 산 123 임 야 47,504m'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 의 

가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834m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낚필우에게 6/14지 

분에 관하여. 원고 납필승에게 4/14지분에 관하여, 원고 남일순, 납이순에게 각 1/14지분 

에 관하여 1945.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현 소유권이전등기점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 기간의 기산일을 임의 선댁항 수 있는 경우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 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섭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성되면 

된댜 

<2>미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완성 낭시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기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시에 대한 접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등기명의자로부터 상속음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능기를 마친 자가 있다 하여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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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유시효취득 대상안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구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 

병조치법(1 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유권보촌등기가 마쳐졌다 하여도 이는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히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4.14. 선고 97다44089 핀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경담 oc읍 C)0동 1127-2 대 91 訂 중 별지 도면 표시 "7 , L , 亡 ’ 근 , □ , 7 의 각집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안부분 61m'와 위와 같은 동 1127—3 대 15m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조일담, 김을순에게 그 각 소유권지분 6/18에 대한, 원고 조이남에게 그 소유권지분 4/18 

에 대한 원고 조일순, 조이순에개 그 각 소유권지분 1/18에 대한 1974. 6. 1. 부동산소유 

궈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구k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면탈 

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인이 짜고 가장매매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소외인으로의 토지소 

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사례 

피고의 원고등에 대한 접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소외인이 짜고 가장매매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소외인으로의 토지소유권이전등 

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0.6.12. 선고 88다카1689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선택적으로 취득시효완성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구 00동 170—13 체육용지 570m'에 관하여 

1989. 11. 15. 또는 같은 해 12.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공용계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입층책임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석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 

표시이어아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 

의 이에 내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 

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 
49548 판결 공1999상,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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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유권확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시 목록(1) 기재 토지에 대하여 199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2) (3) 기 재 토지 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미용은 피고가 부팁한다. 

[찹소판례] 부동산의 접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위인 무효의 훔결라 있으나 진정안 소유지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 우, 시효취득자가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내로 취득시효를 인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정유로 인학 시효취독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으]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루효의 홉결이 있다 하더리도 그 등기명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재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칭구소송의 기판려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시효취득 

자가 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판견의 

기판력 때문에 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 등기명의를 둔 채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 

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여 판결을 받디라도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이행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학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지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내법원 1999.7.9. 선고 98다29575 

판결) 

[찹조판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점유시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인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 

하지 않는 현 피상속인의 집유를 떠나 자기만의 집유를 주장항 수 없다.（대법원 1993.9.14.선고 

93다10989 판결) 

[참조판례j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건이전등기가 실세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였으나 

그 후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고 등기명의사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의 千장 기부 

취득시효완성 낭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 

이나 그 능기가 실제판계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인 때에는 권리변동의 딩사자가 된 수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경료 당시에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어 무효의 등기였다가 

취득시효왼성후에 적법한 권리자로부너 권리를 양수하여 실재관계에 부합하계 된 것이라민, 그 

등기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건웅 취득할 자에 해탕하므로 그에 대하여 귀늑시효안성웅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2.3 .10. 선고 미다43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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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에게 경남 00군 00읍 00리 160—1 대 58m'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대 105m에 관하여, 피고 강일납은 00지방 

법원 00등기소 1988. 8. 20. 집수 제 138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강이남은 1981. 3. 1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틀이 부담한다. 

[감조판례]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아선등기가 원인무효인 겅우 취득시효완 

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밉소를 구할 수 있댜(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6651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00구 00동 463-18 대 227.7m' 중 별지도면 표시 10, 56, 

73,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225.6m' 및 같은 동 463-21 대 302.5m에 

판하여 각 1987. 11. 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지방자치법 세5조 세 1항 소정의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 

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 

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자가 그에 대하여 취득시 

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재3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 

서,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의 기능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에 국한되어야 할 것인바,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 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유 지방자치단 

체가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승계함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이나 등기제도의 기능과는 무관한 것이라 하겠으므 

로, 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위에서 본 법익을 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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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댜(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23341 판경) 

O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예비적 병합 부당이득반환, 동업계약해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위적 정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구 00동 2가 302-8 잡종지 225.Sm'에 관하여 부낭이득 

의 반환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동업계약해지 또는 1997. 12. 9.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00은행에게 위 토지에 관하어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78. 

8. 11. 집수 재 1119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자기 소유의 부농산에 대하여 시효취늑이 가능합지 여부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 서 빼놓유 것도 같유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대법 원 2001. 7. 13. 선고 2001 다1757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일자미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00구 00동 64 전 734m에 관하여 1948. 일자미상 취득시효 

완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자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 처분권하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음 안면서 부농산읍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륭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점유의 법적 성질 

(=타주선유)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만법 계 197조 제 1 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너리토, 처분권한이 없논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어 점유하거l 된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학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세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니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게시 당시에 소유의 의사로 섭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성유현 경우,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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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성청법령 제2호, 제 33호, 대한만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 

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장정의 관할 내에 촌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음 하더라도 무효이며 이에 위반할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안(私人)에게는 처분권 

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참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공2000하, 

1614) 

0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동 123一 l 임야 1 ,1 79m에 관하여 1984. 5.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바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동 123—1 임야 1 ,1 79m'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 

소 1995. 4. 11. 접수 제14081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점유자의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그 토지에 관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 

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인에 대해 시효취 

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타인 소유의 도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촌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촌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로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노지를 섭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성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죠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令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안에 대항할 수 

없다.（내법원 1997.12.26. 선고 97다42663 판결) 



762 제 1 편 만사소송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서웅 00구 00동 산 1-2 임야 3,000m'에 대하여, 피고는 언고 최00. 같은 김00에 

게는 각 13분의 1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김00에게는 13분의 7지분에 관하여, 같은 

깁 <~)O, 김 O〈〉, 김(\)(）에 게는 각 13분의 8지분에 판하여 199 ... 취득시효완성을 

인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잘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찹조판례] \工 민법 제245조 제 1항 소성의 '부동산을 심유하는 자'의 의미 

시효취늑에 있어시의 부동산음 점유하는 자라 함은 소유권이전능기청구권 또는 구민법상 제3자에 

게 내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하는 자도 포합된다, 

<2) 구민법 시행 탕시 부동산음 취목하여 점유릉 개시하였으나 소유쿼이전등기릅 경료받지 못함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구민법 시행 낭시 부동쓴을취득하여 섬유를 개시하였으나그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 

면 그 때부터 점유시효취늑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시행 후 

민법 부칙 세 10조 세 1항에 의하여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1966. 1. 1.을 잡유취득 
시효의 기초가 되는 섭유개시시기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28619) 

〔감조판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이전등기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상의 가부 

부동산에 대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세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지민 점유자는 그 세 3자에게 내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재3자의 이전등가 원안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선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댜(대법원 1998.7.10. 선고 97다45402 판결)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에게, 별지 복복 제 1 기재 도지 중 피고 깁0대는 6/27, 피고 김C메, 깁0해, 김0환 

은 각 1/27, 피고 김O의, 김O민, 깁 C운, 김 C인은 각 4/27, 피고 김:우는 2/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간 0기는 같은 목목 제 2 기재 도지에 관하여 각 1965. 3. 31. 취득시효 

I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선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二]용은 피고들이 부담할다. 

[창조판례] 부동산 선유귀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정구리 행사 요전 

만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긴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게약해세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정구권을 부정찰 이유는 없仁 섯이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칭구권이 아행불능으로 되였다고 하여 대상정구칸을 행사 

하기 위하어는, 그 이행불능 저에 등기명의자에 내하여 접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추]도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 

였어야 하고, 고 이행불능 견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아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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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199fi.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참조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도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붕능 효과로서의 대상칭구김의 내용 및 

행사 방법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석 부동산이 수용뇌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 

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칭구김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반은 수용보상금의 반후七글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 

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표t56910 판결) 

[찹조판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시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선등 

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선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칭구권자는 소위 대상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도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성금리 반환웅 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항 깃이다.(대 

법원 1994.12.9. 선고 94디25025 판결) 

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피고 00군은 별지 목록 제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목록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이00에게 105분의 66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 

둘에게 105분의 13 지분에 관하여 각 1976. 11.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工 점유취득시효 완성후 그 등기 전에 재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후 

취득시효 완성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처진 경우 시효취득의 효과릅 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김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정구권을 

상실하게 뇌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후 어떠현 사유로 취늑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칸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고片: 주장할 수 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원 소유자가 일시 상실하였 

던 소유권을 희복한 것이 아니리 그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등기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 

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 기간 중 소유 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시효기간의 기산점(=점유 
개시시) 및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괴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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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조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고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세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내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 게 경북 (~o군 00민 00리 123 답 7,820m'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의 가 집을 순자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 ,4 93m'{ 이하, 위 (가)부분 토지라 합}에 관하여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따라 1972. 9. 경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귀이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 용은 피 고가 부담한다. 

2. 예비석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 게 위 (가)부분 토지 중 85분의 6지분에 관하여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따라 1982. 12. 31. 취득시효 완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85분의 79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87. 2. 26. 집수 

제 163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l >취늑시효 완성 후 소유김을 취득찬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의 가부 

부동산에 대한 접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재 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취 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소유자로부터의 층여 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친 겅우,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릅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릅 마친 경우, 그 

층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 

은 집유자에 대현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유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칸다. 

5>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부동신 처분행위가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제3자가 그 처분행 

위에 저극 가담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신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 

로 이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 수 없으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듀시효 

의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무동산을 세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뇌어 취득시 

효 완성유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붕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부농산음 취득할 제3자 

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564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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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선택적 병합, 취득시효, 이관을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목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1990. 1. 29. 취득시효완 

성을 원인으로, 또는 1970. 1. 29.(또는 1977. 12. 29.)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김이 전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환례] 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기주의 수리조합 또는 도지개량조합의 지위를 승계 

한 농지개량조합이 기촌의 조합이 설치한 농지개량시설을 법률상 당언히 인수한 경우, 농지개량조합 

이 그 농지개량시설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괄승계하는지 여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 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치 제2조로 페지)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어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 지 

방자치난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에는 관개 • 배수시선과 같은 순수한 농지개량시설만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합되고, 이 때 그 부지의 소유권이 해당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귀속되게 된 경우라면 그 농지개량시설을 국가가 직집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 갇은 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농지개량조합이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 

개량시설을 그 설지자로부터 이관받을 때에는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조합 또는 구 토지개량사업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이 각각 설치한 농지개량시설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 및 위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농촌근대호巨누진법 시행과 동시에 직접 

또는 순차로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에게 당연히 인수되게 된 경우도 포합된다. 

® 수리조합이 자연상태에서 전 • 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저수지 또는 도수로를 죽조한 경우, 위 
시선들이 자연공물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연공물이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망하므로, 원래 자연상태에서는 전 • 답에 불과하였던 토지릅 수리조합이 그 위에 

서수지 또는 도수로를 축조한 경우에는 이들 시설들을 자연공물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공공목석에 재공한 섯이 아니므로 비목 일반공중의 공동아용에 제공된 것이라고 하더라 

도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대법 

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공1999상, 629)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는 원:_어〕거―]＿필기 목특 :건一-\;~ 내지 16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I 1.경 체결된 八八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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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1) 선정자 안0만에게 별지 부농산 복복 기재 제 1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2) 선장자 조(二구에게 같은 목록 가재 제2 부동산에 판하여 1993.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인인으로 한, 

(3) 선정자 깁O복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2. 31.자 취득시효 

완상을 인인으로 한, 

(4) 선정자 김O염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에 관하여 1981. 8. 23.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환, 

(5) 선정자 정(그호에게 같은 목록 가새 세5 부동산에 관하어 1990. 4. 15.자 취득시효 

완성음 원인으로 한, 

(6) 선정자 박O규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6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0. 2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7) 선정자 우O재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7 부동산에 판하여 1990. 7. 1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8) 선정자 김O태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8 부동산에 관하여 1987. 3. 3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9) 선정자 김:옥에게 갇은 목록 기재 세 9 부동산에 관하여 1988. 4.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합, 

(10) 선정자 고0순에게 같은 목록 기시] 제 10 부동산에 관하여 1988. 4.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1) 선정자 이巳수에게 감은 목록 기재 제 11 부농산에 판하여 1992. 12. 31.자 취득시 

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2) 선성자 이二순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 12부동산에 관하여 1992. 7. 24.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3) 선성자 장O재에게 같은 목록 가재 제 13 부동산에 관하여 1992. 6. 22. 자 취득시 

효 완성을 인인으로 한, 

(14) 선정자 김:중에 세 같은 목록 기재 제14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2. 31.자 취득시 

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5) 선정자 최二희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15 부동산에 관하여 1980. 12. 31,자 취득시 

효완성을 원인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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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정자 이0원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16 부농산에 관하여 1981. 12. 31.자 취득시 

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7) 선정자 김C）순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17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0. 20.자 취득시 

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8) 선정자 홍O희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18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2. 31.자 취득시 

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9) 선정자 김0배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19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2. 31.자 취득시 

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20) 선정자 강〈〉봉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20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2. 31.자 취득시 

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21) 선정자 윤3중에게 같은 목록 기재 제21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2. 31.자 취득시 

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잘자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예비적 병합)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병지 지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가. 서울 00구 00농 산 40—1 임야 18,621m' 중, 

(1) 원고 이00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부분 331m에 대하어 1989.12.3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2) 원고 깁00에게 별지 도면 표시 4, 3, 6, 7, 8, 9,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언결한 

선내 ©부분 164m에 대하여 1989.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3) 원고 박00에게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3m에 대하여 1992. 2. 10. 취득시효완성음 원인으로 한 

(4) 원고 정00에 게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신내 업부분 202m'에 대하여 1987. 12.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환, 

(5) 원고 조00에게 별지 도면 표시 36, 43, 44, 45, 46, 47, 37,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신내 @부분 398m', 변지도면 표시 47, 48, 49, 50, 51, 52, 47의 각 집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9m' 및 별지 도면 표시 53, 54. 55, 56, 57, 53의 

각 집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부분 87m에 대하여 각 1988. 12. 12. 취득시효완성 

을 원인으로 한, 

(6) 원고 박O(〉에게 별지 도면 표시 35, 36, 37, 38, 39, 40, 41, 42, 35의 각 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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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7m에 대하여 1988. 12.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7) 원고 이00에게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24의 각 섭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부분 378m에 대하어 1989. 5. 1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나. 원고 조(그O에게 서울 00구 00동 91_7 대 1, 263m에 대하여 1988. 12. 12. 

취늑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다. 원고 박00선임에게 서울 00구 OC동 91—8 대 529m' 층 별지 도면 표시 40, 

39, 58, 59, 60, 61, 67, 66, 65, 40의 각 점을 순자로 연결한 선대 (청부분 479m에 

대하여 1988. 12.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댜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한봉팥은 원고들에게 서울 00구 00동 산 40-1 임야 18,621m에 대한 

90/6,360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3. 2. 18. 집수 제6906호로써 마친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가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심에서 예비적 정구부분 추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工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점유자 갑이 그 소유자 을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성 

읍 받아 그 등기를 마친 뒤 도지의 소유쿼이 병에게 넘어간 경우, 갑의 권리구제 방법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소유 

자이며 그 후 그 소유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의무를 승계학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점유자가 그 완성 

당시의 소유자릅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사처분 결정을 맏아 그 등기룰 마쳐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계 기입된 이후에도 가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처분등가의 

망소정구권은 없고, 나중에 가처분재검 자가 본안 승소판결에 의함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 내용에 위반된 등기의 말소를 정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부구1리자로부터 도지를 매수하거나 또는 관합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집 유하는 경우, 그 점유사 자주점유인시 여부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가하여 목석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성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 

의 매매로서 그 소유검을 취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류 특별하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수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아라고 해석되고, 또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라도 관할관청 

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점유가 자주 점유가 

아니라 한 수 없댜 

<5/ 등기부상 공유자둘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한다고 민고서 점유하여 온 경우` 

각 그 점유가 권인의 성잘상 타주점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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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 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 자들 

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댜(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